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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학습효과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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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불과 50여 

년 만에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 동

안 여러 이론적 관점들이 제기되었지만, 크게 보면 구조중심적 설명과 행위자중심적 설명으로 나

눌 수 있다. 구조중심적 설명은 국가나 계급구조,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같은 거시구조적 요

인에 주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고 보는 반면, 

행위자중심적 설명은 핵심적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의 리더십이나 역량, 또는 기업가 정신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이를 한국 산업화라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로 삼으

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모두 현상의 한 측면만을 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서 주장하듯이 구조와 행위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본 논문이 ‘학습효과

(learning effects)’라는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습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또한 제도나 정책과 같은 외생적

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의 반영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산

업화를 설명할 경우, 그것은 ‘맥락(contexts)’이라는 인과구조 속에서 구체화된다. 다시 말해, 

정책유산으로서의 학습효과가 한국 자본주의의 장기지속적 성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며, 그것

이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는 일련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es)’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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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Acemoglu와 Robinson(2012)은 최근의 한 영향력 있는 연구에서 각국의 성공과 실패

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경제제도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는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좋은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사유재산

제도의 철저한 보장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독려하는 경

제제도(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져 성공한 반면, 북한은 사회의 지도층이나 엘리트들이 그

들의 이익을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을 착취하고 개개인의 인센티브를 없애 발전을 저해

하는 경제제도(착취적 경제제도)를 가져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국과 북한은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인 지리가설과 문화가설을 반박하기 위한 좋은 사례

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화가 경제제도라는 단순 논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들의 논의에는 경제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복잡한 정

치동학(political dynamics)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간적 맥락 속에 위치시

켜 과거의 선택이 현재나 미래의 선택을 구조화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결여되어 있

기 때문이다. 

한 때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를 시장의 역동성에 따른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남미와 달리 자본축적의 주체가 여전히 사적 자본이었다는 점에서 한

국의 산업화는 자본가들의 기업가정신의 발현이었으며, 국가는 그것에 ‘무임승차’했을 뿐

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서재진, 1991; 김인영, 1998a, 1998b). 보수성향

의 학자들과 연구소, 그리고 자본가 단체에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기업

주도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개발연대 한국의 국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데 그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시장형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업화 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에 주목하는 ‘발전국가론(theory of developmental 

state)’이 등장하여 한 동안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화를 시장에서의 합리적 행위자의 혁신적인 능력이나 거시적인 국

가의 역할이라는 양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본 연구

에서는 기존의 구조중심적 접근방법과 행위자중심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

해, 구조와 행위를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이론적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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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효과(learning effects)’라는 것이다. 학습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

만, 이는 또한 제도나 정책과 같은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의 반영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Mantzavinos et al., 2004). 

학습효과를 통해 한국의 산업화를 분석할 경우, 그것은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고리

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유산(policy legacies)’에 주목함

으로써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과학에서 역사는 효용론적 관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시간적 맥락(temporal contexts)’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경제사학자 North(1990)가 말했듯이, “현재와 미래의 선택은 

과거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North, 1990: ⅶ). 

Ⅱ.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관점

1. 구조중심적 설명

구체적인 역사가 실증하듯이, 개발연대 한국의 국가는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데 그 역

할이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서 국가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시장형

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 정부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통해 특정 산업을 인위적

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각종 세제상･금융상 혜택을 

제공하여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산업정책에 종속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화 과정에

서 나타난 이러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발전국가이다. 

발전국가라는 개념은 전후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통상산업성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을 역사적으로 분석한 Johnson의 

연구(1982)에서 비롯되었으며,1)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Amsden의 연구(1989)와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 Wade의 연구(1990)를 통해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확대･적용되었다.2) 

1) Johnson은 이 연구에서 “자본주의 발전국가(capitalist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을 도입하였

다. 자본주의 발전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경제에는 광범위하게 개입하지만, 시장의 원칙

(market principle)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발전국가는 사회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유지하고, 자원배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기업의 투

자 결정에 관여한다. 요컨대, 자본주의 발전국가 하에서 시장이 국가에 의해 대체되지는 않지만, 시

장합리성(market rationality)은 정부가 계획한 산업화의 우선순위에 제약을 받고 유도된다. 존슨에 

따르면, 일본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2) 일본의 사례와 한국이나 대만의 사례가 다른 점은 정치체제의 성격에 있다. 일본의 사례는 ‘연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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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는 본질적으로 정치(공공정책)가 경제(시장)에 우선하며, 경제에 관한 주요한 의

사결정이 정치 영역에 유보되어 있는 ‘시장형성적’ 국가 시스템을 지향하는 동시에, 이

러한 강하고 자율적인 국가가 발전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자율성(autonomy)’과 ‘능력(capacity)’은 발전국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며, 경제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관료기구, 

실적주의와 같은 관료충원기제의 제도화, 정책결정구조의 응집성, 그리고 최고 통치권

자의 정책의지 및 리더십 등과 국가의 제도적 요소를 강조한다(Johnson, 1987; Amsden, 

1989; Wade, 1990; Polidano, 2001; Chibber, 2002; 김윤태, 1999a, 1999b; 윤상우, 

2005; 류석춘･왕혜숙, 2007). 따라서 국가가 자율성은 있으면서도 능력은 없는 경우 이

는 발전국가가 아니라 Evans(1995)가 말한 ‘약탈국가(predatory state)’를 의미할 뿐이다.

우파 진영의 발전국가론이 산업화 과정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면, 좌

파 진영에서는 자본주의의 계급관계에 주목하여 그러한 구조가 국가의 정책 선택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이론적 관점은 교조적인 맑스주의와 달리,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는 자율성을 인

정하면서도 그것을 ‘상대적인(relative)’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

는 계급편향성에 주목한다(Amenta, 2005). Poulantzas(1974)에게 있어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들의 계급으로서의 결집과 노동자들의 계급으로서의 해체를 도모하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이다.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계급편향성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국가도 그러한 계급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김수행(2006)은 박정희 정부에서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자본가 계급

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구해근(2001, 신광영 역, 2002)에게 있어 박정희 

정부 하의 한국은 “자본가계급의 천국”일 뿐이다.3)  

위주의(soft authoritarian)’ 정부 하에서의 경제발전을 보여준다면, 한국이나 대만의 사례는 ‘강성 국

가(strong state)’에 의한 경제발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Johnson, 1987).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화 정치’의 논리

이다. 산업화 정치는 쿠데타와 같은 비민주적 방식으로 집권한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취약한 정

통성(legitimacy)을 보충하기 위해 단시일 내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임혁백, 2004, 

2005). 따라서 산업화 정치의 논리 하에서 ‘정치’는 ‘산업화’에 종속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Haggard(1990)가 말한 “동아시아 틀(East Asian mold)”, 다시 말해 “비교적 자율적인 국가, 고도로 

중앙집권화되고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관료집단, 약화된 좌익, 그리고 길들여진 노동운

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Haggard, 1990: 16-17).

3) 교조적인 맑스주의와 마찬가지로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general theory)’의 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국 발전국가의 ‘특수성’보다는 지

본주의 국가로서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의 발전 법칙에 따라 한국의 발전국가도 다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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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 국가 내에서의 계급관계를 전체 자본주의 체제로 확대･적용시킨 세계체제론

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발전국가는 구조에 종속된 제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세

계체제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같은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과 같은 중심부 자

본주의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국가가 가지는 정책 자율성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평가절하한다(Cummings, 

1984; 임현진, 1987). 따라서 한국과 같은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가 급속하게 성장한 것

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기회구조에 편승했을 뿐이지 국가가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Kang, 1995).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발전국가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특히 신국제분업질서가 만든 기회구조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임혁백, 1994, 2014). 선

진국 노동자의 임금이 급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국제적 비교우위가 약화되자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완성품을 생산한 다음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형식의 

국제분업질서가 1950년대 이후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신국제분업질서 하에서 제3세계

는 ‘소비시장’이나 ‘원료공급지’가 아닌 ‘생산시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냉전체제가 

신국제분업질서와 결부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견인’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남미와 달리, 한국을 포함

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안보’에 있었기 때

문이다(Haggard, 1990; Haggard et al., 1993).

2. 행위자중심적 설명

앞서 살펴본 구조중심적 설명방법은 좌･우의 진영 논리에 따라 강조하는 바는 ‘국가’

나 ‘계급구조’ 또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같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인 구조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론 체계 내에서 행위자는 설 자리가 없다. 과학철

학자 Karl Popper(1966)가 “역사주의(historicism)”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이들 이론 

체계 내에서 행위자는 사회구조가 만든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이며, 개인의 행위는 

구조의 반영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행위자는 단순한 사회구조의 ‘집행자’ 내지 

‘대리인’이 아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회구조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주의 국가들이 밟은 경로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는 전

후 세계 자본주의의 단계적 변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조건 지워진다. 이러한 단계론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박현채 등이 주장한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다. 즉, 금융자본을 이루었던 독점자본이 5･16 

이후 부정축재 환수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고, 대외의존성이 심한 한국자본주

의가 미국 원조의 감소와 유상(有償)으로의 전환에서 재생산과정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광범위

한 국가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나타났다는 것이다(박광주, 1992: 1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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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시적 동기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신정치경제학(new political economy) 또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라고도 하는 일단의 연구 경향은 이러한 구조결정론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합리적 선택 이론은 구조의 반영물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행위자들을 

다시 중심적인 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해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방

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러한 행위자를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합리적 경제인은 개인이 

합리적인 동시에 경제적이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의 이익 내지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

재로 이해할 수 있다(Hindmoor and Taylor, 2018). 따라서 이러한 이론 체계 내에서 행

위자는 역사가 만든 구조에 의해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사회구조 역시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행위자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 주된 관심은 개별적인 선택보다는 개인적 선택의 총합(aggregation of 

individual choices)에 있다.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인 사회현상의 이면

에 있는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를 제공하는 이론이다(Lichbach, 2009). 물론 

이 경우에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선택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사회현상은 비합리적이거나 순환적일 수 있다. Arrow(1951)의 ‘불가능성 정리

(impossibility theorem)’는 바로 이러한 합리적 개인과 비합리적 사회 사이의 역설적인 

조합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행위자중심적으로 설명하려는 경우, 그것은 핵심적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의 창의적인 능력과 탁월한 선택의 결과이다. 특히,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을 두려워하여 기존의 비효율적인 경제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대부분

의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과 달리(Acemoglu and Robinson, 2012, 최완규 역, 2012),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창의적인 경제제도들을 도

입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는 ‘위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박정희 추

종자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영웅의 이야기’는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는 대중들의 정서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학문적으

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더 이상 학문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

다. 오히려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정치지도자라도 ‘약탈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자질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객관적인 조건이다. 행위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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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응하는 ‘맥락특정적(context-specific)’ 존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위자중심적 설명 중 그나마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지도적인 자본가들의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기술, 이른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한국의 산업화

를 이끌었다는 주장이다. 기업주도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관점은 한국 산업화의 미시

적 기초를 주요 기업인들의 경영 기술에서 찾고 있으며, 많은 경우 국가는 이에 ‘무임승

차’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서재진, 1991; 김인영, 1998a, 1998b). 따라서 기업주도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을 자본가들이 주도했고, 정부는 그것을 수

동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본다. 특히, 박정희의 집권 초기만 해도 전문 경제관료제

가 제도화되기 전이었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소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은 아이디어

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이러한 주장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데,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자 처리에서 종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회유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자본가들의 주장을 군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을 중심으로 한 자본가들은 기업인을 죄인시하면 일시

적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 발전시킬 수 없으며, 부정축재자 

처벌로 고통 받게 되는 것은 기업인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하고 소급볍(遡及法)을 제

정해서 과거의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병철은 경제재건을 위해 기업

인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인들에게 공장을 짓게 하고 벌금은 그들이 소유한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이병철, 1986). 과격한 개혁을 부르짖던 영관급 장

교들과는 달리, 실용주의자였던 박정희는 이병철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4)     

3. 기존 이론적 관점의 한계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구조중심적 관점과 행위자중심적 관점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도 있다. 첫째, 발전국가론과 같은 국가중심론은 동아시아 국

가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를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

4) 이 당시 박정희가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제에게 한 

언급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군부가 추구하는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

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

을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드럼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 차리게 했

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 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써먹자(조갑제, 200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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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국가는 경로단절적이라기보다는 이

전 시기에 배태된 일련의 객관적 조건들이 현실화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지속되고 변화하는 역사적 동학(historical dynamics)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국가론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분석하

는 데 있어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국가의 자족성(自足性)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다른 사회 조직들과 맺고 있는 관계성의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 격리성’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시기에 배태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장기지속적인 관점에

서 설명하지 못하는 ‘몰역사성’의 문제이다. 

둘째,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발전국가는 계급편향성을 가질 수밖

에 없으며,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보편적 법칙의 결과이다. 그

러나 이러한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우

선 네오 맑시스트 국가론은 자본주의 국가가 수행하는 기능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

정하여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가 간 정책의 상이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한 

예로 네오 맑시스트들이 강조하는 자본의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도 ‘상수’라기보

다는 제도적 구조의 영향을 받는 ‘변수’로 이해해야 한다(Hacker and Pierson, 2002). 

다음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발전국가를 논의함

에 있어 서구 학자들이 선험적으로 제시한 자본주의 단계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분

명 한계가 있다. 한국의 발전국가를 논의하면서 ‘보편성’의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문제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체제론

적 관점이 타당한 면도 있다. 그러나 세계체제론적 관점은 한국의 발전국가에 가하는 

국제정치경제적 ‘구조’만 보고 ‘국가의 선택’은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신국

제분업질서가 제3세계 국가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모든 나라들이 그 

기회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임혁백(1994)의 표현을 빌리면, 신국제분업질서에 “초청

받은 사람들은 많았으나, 선택된 자는 드물었던 것이다(임혁백, 1994: 315).” 신국제분업

질서가 선진국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에 따른 기회구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시장

에 의해서든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 정책에 의해서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존선에서 억

제할 수 있는 나라가 신국제분업질서에서 선택받을 수 있었다. 민중주의 체제와 연결된 

수입대체산업화 연합이 강했던 남미 국가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5)  

5) 브라질이 신국제분업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역사 과정을 제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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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의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국가가 직접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한 경우

는 드물었고, 자본축적의 주체는 여전히 민간기업이었다는 점에서 기업주도론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주도론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기업주도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업가 정신’보다는 정치

권에 기생하여 성장한 한국의 ‘정치적 자본가들’에게 있어 국가는 분명 넘기 어려운 산

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자본가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는 기업주도론자들의 주장도, 국가의 전략적 선택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산업화 정치’의 논리에 의한다면, 자본가

들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정권은 그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경제개

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의 협조 없이 경제성장은 어려웠

을 것이고, 경제성장이 없었다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치 엘리트들의 통치기반도 그

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1960년대 산업화의 추진은 국가와 

자본 사이의 ‘필요의 이중일치’에 따른 것이지, 자본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결과는 아닌 

것이다.   

Ⅲ. 한국의 산업화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준거 시각: 

‘학습효과’

앞서 살펴본 이론적 관점들은 모두 현상의 한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

친 ‘결정론’과 지나친 ‘자율론’의 오류에 빠져 있다. 구조만 볼 경우 행위자는 설 자리가 

없으며, 행위자의 선택만 볼 경우 그 선택이라는 것도 구조가 만든 선택 메뉴(option 

menu)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약 하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일찍이 

Marx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의 18일>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

든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는 않으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환경 

하에서 만들지도 않는다. 인간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거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환경 

하에서 역사를 만든다(임혁백, 2014: 52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구조와 행위는 Giddens(1979, 1984)가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서 제시했듯이, 하나의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행위가 구조를 

로는 Guimaraes(2005) 참조. 그는 이 논문에서 브라질의 수입대체산업화가 산업화 모형을 “왜곡시

키고(distorted)”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s)”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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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에 의해 행위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이론

가인 Lowndes와 Roberts(2013)가 제도를 “변화를 주도하는 행위자(change agents)의 노

력을 제약하는 요인인 동시에 그 변화의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야누스의 두 얼

굴’에 비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Lowndes and Roberts, 2013: 77, 

130). 그렇다면 한국의 산업화 역시 국가나 계급구조와 같은 거시적 요인과 그러한 거시

구조를 만든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둘 사이의 연쇄작용에 대

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구조는 행위와 무관하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동시에, 행위 역시 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 ‘맥락특정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

다. 본 논문이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학습효과’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여기

에 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학습은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또한 제도나 정책과 같은 외생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의 반영물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1. 사건, 인과구조, 그리고 시간의 정치학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논문은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분석

하기 위해 ‘학습효과’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사회과학에서 시간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맥

락’으로서의 인과구조였다. 과거에 이루어진 선택이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구조화하고 제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의 선택

이 ‘최적(optimal)’인가 ‘최적 이하(sub optimal)’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비록 그것이 최

적 이하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선택이 되면 그 자체로 확대･재생산되는 ‘자기강

화과정(self-reinforcing process)’을 거치기 때문이다(Mahoney, 2000). 예를 들어, 

‘QWERTY 자판배열’과 같은 사회적으로 최적 이하의 기술이 ‘고착된(lock in)’ 것 역시 

역사의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한 자판배열이 기술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구조화

함으로써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avid, 1985).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이나 역사의 진전과정에 대

한 설명은 인간 사회에 보편적인 것이며, ‘현상유지편향(status quo bias)’이라는 상식에

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상의 결과를 ‘기술

(description)’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경로의존성은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결정론(determinism)’의 오류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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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변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응으

로 사회과학에서도 변화의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된 초기 논의는 외생

적인 충격에 의한 불연속적 단절관계를 강조하는 ‘단절된 균형 모형(model of 

punctuated equilibrium)’이다(Krasner, 1984, 1988).  

단절된 균형 모형에서는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 촉발된 결정적 전환점에서 제도가 급

격하게 변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는 외생적인 충격에 한정되

지 않는다. 우선 외생적인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Thelen

과 Steinmo(1992)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정치적 맥락의 변

화에 따라 ‘잠재적인(latent)’ 제도가 갑자기 ‘현시적인(salient)’ 제도로 바뀔 수 있다. 또

한 결정적 전환점을 재촉한 외생적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항상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듯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은 그 국가의 고유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예를 들어, 흑사병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동일하게 유럽의 봉건제도를 흔든 

것은 아니며,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재판농노제(second serfdom)’와 같은 더욱 착취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최완규 역,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내생적 제도변화(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라는 개념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내생적 제도변화란 제도 내부의 권력관계나 정치적 자원의 분배에 

변화가 생겨 나타난 현상을 지칭한다. 권력관계나 정치적 자원은 집합적 선택이나 제도 

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제도가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장래의 권력관계나 정치적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간적 선후관

계(temporality)’는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을 동어반복(tautology)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요인이다(Taylor, 2009). 내생적 제도변화는 단절된 균형과 같은 외생적 제

도변화와 달리 그 양상이 ‘점진적(gradual)’이거나 ‘진화적(evolutionary)’인 경우가 많지

만, 이러한 제도변화가 누적될 경우 그 결과는 원인과 사뭇 다를 수 있다. Streeck과 

Thelen(2005)이 말한 ‘점진적 변화(gradual transformation)’ 역시 점진적 원인이 단절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하에서 살펴볼 원인과 결과 사이의 비대칭적 양상을 적절하

게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QWERTY 자판배열의 경우, 그것이 기계식이었던 타자기의 문제에 대응

하여 이루어진 기능적 필요의 결과이든, 아니면 David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우연이든 

상관없이 그러한 선택 행위 자체가 현재의 컴퓨터 자판배열까지 이어질만한 성질의 것

은 아니었다. 그것은 초기에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후 선택은 초기 선택을 따라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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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는 ‘1대1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소한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소한 원인을 시간적 인과관계(temporal 

causation)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결과를 다르게 해석하는 이러한 관점은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나 ‘비환원성(irreduci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과정에서는 ‘시기(timing)’나 ‘순서(sequence)’가 결정적으로 중요하

다. 초기 선택은 이후 선택을 구조화하며, 초기 선택과 이후 선택 사이의 상이한 조합이 

상이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말이다. 

나비효과나 비환원성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는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지만, 한 가지 의문도 남아 있다. ‘사소한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가?’ 사소한 원인이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적됨으로써 엄청

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자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Mahoney(2000)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the past 

influence the future)’는 모호한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s)’라는 시간에 관한 사회과학의 중요한 개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턱효과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소한 

원인의 시간적 누적과 결정적 계기 사이의 조합이다. 다시 말해, 사소한 원인이 누적되

어 어떤 결정적 임계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다른 폭발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Pierson(2004)이 말했듯이, 현실에 존재하는 단절적 결과는 “어떤 결정적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소하거나 무시될 수 있는 원인이 주된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다

(Pierson, 2004: 83).”6) 따라서 원인과 결과 사이의 비대칭적 양상에서 중요한 것은 사소

한 원인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부각시킨 기회구조이다.

2. 정책유산으로서의 학습효과

지금까지 시간적 인과관계가 사회과학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았는

6)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상이한 경제제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Acemoglu와 Robinson(2012)도 다음

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일단 결정적 분기점(전환점)에 다다르면, 초기의 제도적 차이는 사뭇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언뜻 사소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의미가 큰 차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잉글랜드, 프랑스 및 에스파냐의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제도적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발전 

과정으로 이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갈림길이 만들어진 것은 유럽인이 대서양 무역을 통해 경제

적 기회를 잡게 되면서 결정적 분기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최완규 

역, 2012: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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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금부터는 관심을 공공정책으로 돌려 그것을 시간적 인과관계 속에 위치시켜 논의

를 진행하고자 한다. 공공정책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넣어 논의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다. 정책유산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유산을 통해 과거의 선택은 

현재나 미래의 선택을 구조화하고 제약할 수밖에 없다. 

정책유산을 논의함에 있어 과거에는 이해관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책과정론에서는 이해관계와 이를 둘러싼 정치행위자들 사

이의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해관계와 같

은 ‘물적’ 유산 이외에도 개인적 요인과 같은 ‘인적’ 유산에 주목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 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관련 정치경제 행위자들이 

정책을 학습함으로써 그 영향은 장기지속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학습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인지과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는 또

한 제도나 정책과 같은 외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의 반영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

다.7) 

이처럼 구조와 행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학습효과에 주목할 경우, Eckert(2016)

가 제안한 ‘거시역사(macro history)’와 ‘미시역사(micro history)’의 통합은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시대를 특징짓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함께, 그것이 핵심적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맥락’과 맥락 내에서 활동하는 ‘맥락특정적’ 존재로서의 행위

자에 대한 정치(精緻)한 연구가 될 수 있다. Eckert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일제 하 

식민지 조선과 만주국의 군사주의 유산이 박정희를 비롯한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들의 사

고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한국의 산업화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함의를 치밀하게 분석

한 바 있다.  

시간적 인과관계를 이렇게 이해할 경우, 역사에 대한 연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효용론적 관점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과거는 현재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의 선택은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현재나 미래의 

7) 물론 ‘학습효과’라는 관점에서 공공정책을 이해하는 논의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Howlett 등(2009)은 주로 정책결정자와의 관계에서 정책학습을 ‘내생적 학습

(endogenous learning)’과 ‘외생적 학습(exogenous learning)’으로 나눈 바 있다. 전자가 정책결정과

정에서 관련 변수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회로부터 환류되는 정보를 통해 정책의 결

과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주로 정책결정자가 

현상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에 대해 학습하는 여기서의 논

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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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을 구조화하고 제약하는 ‘맥락’으로 작용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으로서의 인과구조에서 중요한 것이 학습이며, 따라서 역사는 Pierson(1993)이 지적하고 

있듯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일련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es)’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장기지속적인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를 이해할 경우, 특정 시기에 배

태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동학(political 

dynamics)의 산물만은 아니며, 후속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력(causal 

forces)이 된다.8) 따라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보다

는 그것을 만든 공공정책과 그것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정책이 핵심적

인 정치경제 행위자들의 유인과 자원, 그리고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정치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가지는 경우 ‘단속적 효과(ratchet effect)’가 나타

나 정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uber and Stephens, 2001). 다시 말해, 정책

의 성립과 소멸은 동일한 인과과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정책이 이해관계를 낳고 그 

이해관계가 ‘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라는 학습효과를 만들어 변화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Hacker(2004)가 말했듯이, “과거의 정책 선택은 강력한 이해

관계와 기대를 낳고, 그것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정책을 되돌리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Hacker, 2004: 245).”

따라서 학습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긍정적･부정적 환류의 고

리(positive and negative feedback loops)’를 통해 구체화된다. 즉, 학습이 현존 행동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Acemoglu

와 Robinson(2012)의 경제제도 분류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서론

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은 경제제도를 포용적 경제제도와 착취적 경제제도로 나눈 바 

있는데, 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더 나은 혁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존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인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반면, 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

는 더 나은 혁신이 보상은커녕 오히려 특정 계급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존 행

동을 강화할 어떠한 유인체계도 형성되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유인체계의 결여는 경제

성장의 정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8) 전통적으로 정치학에서는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얼마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가

를 주로 볼 뿐, 그 이후의 정치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Mettler and Soss, 2004). 

그러나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중심적 관점(policy centered perspective)’에서는 공공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도 주목하여 공공정책이 민주주의에 어떤 함

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Soss et. al., 2010; Hacker and Pier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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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이 반드시 사회경제적 상황과 필연적 조응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 ‘지체된 학습’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역사철학자 Ernst Bloch가 제시한 ‘비동시성의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Bloch는 1930년대 독일 사회를 규정하면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

데, 이는 동일한 ‘캘린더(달력)의 시간’에 서로 다른 ‘역사의 시간’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

한다. 즉, 동일한 시간 내에 이질적인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임혁백, 2014). Bloch는 비동시성을 ‘주관적 비동시성’과 ‘객관적 비동시성’으로 

나누었는데, 전자가 인적 요인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

한다면, 후자는 제도적 요인으로 제도나 정책이 주어진 상황과 정합적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주관적 비동시성과 객관적 비동시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기득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과거의 학습

을 수정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한다면, 제도나 정책은 그에 따라 타성을 보일 것이기 때

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적응적 기대라는 학습효과가 정책단속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이 적응적 기대라는 학습효과에 집착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

을 보인다면, 개인의 정책학습은 역사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

어, 사회가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권위에 기초

하여 사회를 하향식으로 통제하는 ‘국가주의’를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

가들은 발전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Evans(1995)가 말한 ‘약탈국가’, 다시 말해 국가 발

전목표를 망각한 채 사회로부터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치중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득권에 얽매여 창조적 파괴과정

을 두려워한 독재자들의 학습 때문이다.   

끝으로 정책학습에 대한 논의에서도 앞서 언급한 시간적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개인적 학습은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하

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박정희가 아무리 메이지유신이나 2･26 

사건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개인적 학습은 그가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한국의 산업화에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학습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기회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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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습과정으로서의 역사

지금까지 한국의 산업화를 연구함에 있어 ‘학습효과’가 유용한 이유와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학습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 몇 개의 사례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

성을 제시하는 ‘시론’적 논의에 그치고자 한다. 

1. 정신적 외상, 식민화된 군인, 그리고 국가주의의 기원

학습과정으로서의 역사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박정희라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

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박정

희는 매우 곤궁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환경과 달리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비범한 아이였던 것으로 보인다.9)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박정희를 권력추구자로 만든 동인이 되었다. 즉, 상처받은 자존(damaged 

self-esteem)을 복원하려는 보상심리에서 권력동기가 잉태된다는 Harold Lasswell(1948)

의 이론처럼 말이다. 권력을 얻기 위해 그는 군인이 될 결심을 하였다. 군국주의 시대 

권력을 얻을 가장 확실한 첩경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훗날 대통령이 

된 후 참모에게 말한 것처럼 “긴 칼 차고 싶어서” 군인이 된 것이다(조갑제, 2009: 70). 

일제 강점기 ‘긴 칼’은 곧 권력을 의미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

교를 졸업한 후10) 만주군 제8단 소위로 배속되어 인사 및 군사작전을 담당했다.

9) 박정희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조갑제가 쓴 박정희 전기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1998a) 제1권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중 여기서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돌이켜보면 박정희는 귀엽고 예쁘게 

생긴 친구였지요. 그런데도 학교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품이 몹시 독한 데가 있었

기 때문이지요. 별명은 ‘악바리’, ‘대추방망이’였지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도 못했어요. 공부도 잘하

고 해서 아이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일본인 교사들도 그를 귀여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

희가 급장을 지냈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급우들 가운데서 그로부터 맞아보지 않은 아이들이 드물 

정도였습니다. 동급생들보다 키가 작았던 박정희는 겁도 없이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으면 체구나 

나이가 위인데도 빰을 후려갈겼습니다. 반에서 가장 키가 컸던 권해도는 박정희보다 한 뻠 이상 키가 

차이가 났고 장가까지 들었는데 교실에서 빰을 맞아야 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듯이 권 

군의 빰을 때렸던 박정희의 모습을 생각하니 지금은 웃음이 나와요. 늘 냉엄한 표정인 정희에 대해서 

아이들은 가까이하기를 어려워했어요(조갑제, 1998a: 353-354).” 이 증언에 대해 박정희 추종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그의 리더십을 강조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특히, 

박정희가 나이도 훨씬 많고 육체적으로도 건장한 사람의 빰을 서슴없이 때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아마 학교 밖의 현실에서는 그 같은 일을 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그는 급장(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어렸을 때

부터 권력의 단맛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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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항일운동을 한 이승만과 달리,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

관학교를 졸업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만주군 장교로 복무했기 때문에, 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는 호의를 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크게 반감을 품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메이지유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제, 1995). 한 예로 1961년 일본을 방문

한 자리에서는 만주군관학교 교장을 지낸 나구모 신이치로(南雲親一郞) 등 일본 정계인

사들과 가진 만찬 석상에서 그는 자신과 ‘혁명 동지들’을 외부로부터의 위협 앞에서 취

약하기 짝이 없던 도쿠가와 바쿠후(幕府)를 반대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과 그의 제자 

타카수기 신사쿠(高彬晋作), 쿠사카 겐주이(久坂玄瑞) 같은 메이지유신의 지사들에 비유

하기까지 했다(카터 에커트, 2005). 잘 알려진 것처럼 메이지유신은 일본 근대화의 시작

인 동시에, 국가가 정치적 권위에 근거하여 사회를 하향적으로 통제하고 유도하는 

Trimberger(1978)가 말한 ‘위로부터의 혁명(revolution from above)’이었다. 따라서 만

주군관학교 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거치면서 체득한 일본제국 육군(Imperial Japanese 

Army)의 기풍, 다시 말해 천황으로 체현된 국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신조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있던 박정희에게 메이지유신은 가장 이상적인 국가

개조방식이었을 것이다(Eckert, 2016).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메이지유신을 “아시아의 경

이요 기적”이라고 추켜세우는 데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박정희, 1963: 167).   

박정희가 메이지유신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그가 2･26 

사건에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2･26 사건은 ‘통제파(統制派)’와 ‘황

도파(皇道派)’라는 당시 일본 육군 내 파벌싸움에서 비롯되었다. 통제파는 육군성과 참모

본부의 관료적인 직위체계를 지배하고 있던 엘리트 집단으로서, 당시의 정치경제체제를 

인정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비교적 온건한 세력을 말하는 반면, 황도파는 

국가의 최고권위로서 천황을 받들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당시의 정치경제체제를 혁파

할 것을 주장하는 과격한 세력을 말한다. 특히, 황도파 장교들은 쇼와(昭和) 공황의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과 1930년에 체결된 런던 해군군축조약의 불평등한 내

용, 그리고 ‘우가키 감축’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육군 병력 감축에 격분하고 있었다.11) 

10) 당시 만주 군관학교는 관동군의 감독 하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의 학제에 따라 예과 2년과 본과 2년

의 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계(日係)’ 집단 모두와 조선, 중국, 몽골인으로 구성된 ‘만계(滿係)’ 

집단 중 상위 10명 정도가 유학생대에 편입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보내졌다. 당시 만주군관학교

의 학제에 대해서는 Eckert(1996) 참조. 

11) 일본이 비록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는 했지만,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과의 

국력 차이는 분명했고, 이 점은 일본 군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워싱턴 해군군

축조약이나 런던 해군군축조약과 같은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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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은 1936년 2월 26일 쿠데타를 감행하여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고 천황에게 쇼

와유신(昭和維新)12)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받들려고 했던 천황이 쿠

데타를 추인하지 않자 실패하였다(카터 에커트, 2005). 히로히토(裕仁)가 쿠데타를 인정

하지 않고 진압 명령을 내린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히로히토는 반란군이 자신을 퇴위시키고 황도파 장교들과 교분이 있던 동생 지치부노미

야 야스히토(秩父宮擁仁)를 옹립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Bix, 2000, 오현숙 역, 2010: 

343).  

2･26 사건은 쿠데타를 통한 국가개조를 주장하여 많은 행동파 장교들에게 영향을 주

었고, 박정희 역시 일본 육군사관학교 재학시절 2･26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

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일본의 지도층을 개인주의에 매몰된 나약한 존재로 본 황도

파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당시 한국의 기득권층을 국가 관념은 전혀 없이 자기 

이익만을 쫓는 이기주의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 만주국 관료이자 전후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회고했듯이, 그에게 있어 “한국의 정계나 재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이익만 챙기지 국가라는 관념이 없는” 존재에 다름 아니었다(강상중･현무

암, 2012: 21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그는 2･26 사건이 한국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정윤재, 2003: 289).    

쿠데타를 통한 국가개조를 꿈꿨던 황도파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박정희도 훗날 쿠데

타를 일으켜 민간정부를 전복시키고 정권을 찬탈했다. 그리고 그 이후 2･26 사건의 가르

침대로 국가주의를 전 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이념으로 만들었다. 물론 박정희의 개인적 

러나 1931년 만주사변과 뒤이은 만주국의 수립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

태에 대해 서구 열강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일본 군부는 자신들의 역량을 과대평가하기 시작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만주사변은 일본 현대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된 중대

한 사건이었다. 만주사변을 포함하여 이른바 ‘15년 전쟁’ 기간 동안 일본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Duus et al(1996) 참조. 

12) 다이쇼(大正) 천황의 즉위 이후 일본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불리는 일련의 자유주의 사조

가 팽배한 바 있다.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도 여러 가지로 미흡

한 점이 많았지만, 천황과 국가를 절대시하는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게는 이것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하게 퇴행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약간이나마 꽃피

웠던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가지면서, 천황으로 체현된 국가의 최고 권위를 정치의 중

심에 두고자 했다. 이들에게 있어 기성 정치인들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매몰된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었다. 쇼와유신에 심취된 황도파 장교들이 ‘존황토간(尊皇討奸)’, 다시 말해 ‘천황을 받

들어 사악한 무리들을 처단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운 것은 이들의 정치적 지향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다. 쇼와유신의 내용과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Bix(2000, 오현숙 역, 2010) 제8장 “쇼와유신과 

통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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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잘 것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5･16 군사쿠데타라는 

결정적 계기를 만나 폭발적인 양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한 문턱효과

의 논리와 동일하다. 물론 박정희가 2･26 사건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은 아

니었다. 기타 이키의 국가사회주의에 강하게 경도된 황도파 장교들과 달리, 박정희는 주

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메이지유신이나 2･26 사건은 그 정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국가의 권위

에 기초하여 사회를 하향적으로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

통된다. 사실 메이지 유신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의 국가주의는 15년 전쟁(1931〜1945) 

기간 동안 심화되어 전체를 위한 부분의 희생을 가정하는 ‘희생의 윤리(sacrificial 

ethics)’를 당연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약간이나마 꽃피웠던 개인주의 사조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퇴행이었던 것이다.  

국가를 절대시하고 희생의 윤리를 당연시하는 일본의 국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박

정희 역시 국가의 선택을 당부의 문제가 아닌 복종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에

게 있어 개인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전체의 요구에 부응할 때에만 의미가 

있었으며, 개인의 체력도 ‘국력’으로 쉽게 환원될 수 있었다. 국가주의를 제창하는 이러

한 수많은 언사들은 결코 ‘속 빈 강정’이 아니었다. 그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항상 

‘국가’를 내세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면

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중화학공업화에 대해서는 국영기

업의 민영화와 민간주도 경제운용을 주장한 전경련에서 반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

태적 비교우위론과 국제분업론에 근거한 관련 경제부처들의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박

정희의 정책의지는 확고했다. 그가 ‘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예’를 언급

한 것은 자신의 정책의지를 비장하게 표현한 것이었고(오원철, 2006), 그러한 언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국가의 선택에 대한 당부를 논외로 하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박정희와 한 때 동거했던 이현란은 박정희가 히틀러를 ‘영웅’이라고 말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조갑제, 1998b: 243-244), 이는 그가 오래전부터 국가주의에 심취하고 있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그에게 있어 국가는 절대선의 존재였으며, 그 선택 

문제는 국민들이 당부를 판단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역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란 주어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었다. 1947년 전범재판에

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일단 국가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의 실행을 위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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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진술한 것처럼 말이다(Eckert, 1991, 주익종 역, 

2008: 118). 

2. 정치적 자본가의 탄생

전전(戰前) 일본자본주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Eckert(1991)가 말한 ‘정치(공공정책)에 

의한 경제의 대체’이다. 즉,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확장 

수단으로서만 자본주의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후견자본주의 하에

서는 ‘정치적 자본가들(political capitalists)’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자본

가들이 한국에서 초기 자본가 계급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에서 50대 재벌의 창시자 중 60% 가까이가 식민지 시기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한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Eckert, 1991, 주익종 역, 2008: 372에서 재인용). 따라

서 그 시대를 통해 배웠던 정치적 경영 기술,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정치권력

과 공식적･비공식적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해방 이후에도 건재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정경유착

(政經癒着)’이라는 한국 사회의 상식적인 용어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물론 정경유착이라는 말 자체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단순히 병리현상으로 치부함

으로써 이들 사이의 복잡한 이야기를 사상(捨象)시키는 면이 있지만 말이다.   

정치적 자본가도 자본가인 이상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쫓아 행동할 것이다. 다시 말

해, 그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들

의 모태가 된 후견자본주의를 통해 얻은 소중한 정치적 지혜는 독재 권력과 밀월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줄 가장 확실한 첩경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있다. 독재 권력이라고 하여 모두 비슷한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Acemoglu와 Robinson(2012)이 말했듯이, 착취적 정치제도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정합적이지 않은 포용적 경제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착취적 정치경제제도를 가지고 있는 약탈국가의 경우 정치적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영 기술은 국가 전체의 ‘생산적’ 의도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약탈국가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사회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기보다는 사회 내의 파이의 재분배에 열

을 올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약탈적 제도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몫을 줄이는 결과

를 가져와 더 약탈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Acemoglu and 

Robinson, 2012 최완규 역, 2012).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최적 전

략은 부패 연결망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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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일제 하 후견자본주의는 비록 추구하는 것이 제국주의적 목표였지만 분

명한 개발지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왕조와 비교하면서 Eckert(1991)가 지적하고 있

듯이, 식민지 조선에는 “전통과 양반관료의 속박에 에워싸인 연약한 왕 대신에 강력한 

총독이 있었고, 당파 싸움이나 일삼는 조선 관료무리 대신에 명령을 실행할 효율적이고 

충성스런 관료기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경제개발 지향성, 더 정확히는 착취 지향성

이 있었다(Eckert, 1991 주익종 역, 2008: 113).” 그리고 식민지 시기 가장 성공한 기업이

었던 경성방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한 기업들은 급성장할 수 있었다(Eckert, 1991, 주익종 역, 2008). 이에 반해 1950년

대 이승만 정부는 그러한 개발지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

을 결여하고 있었고,13) 부패도 만연했다.14) 당시 정치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자유당의 

과두세력들은 사회에 지대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적 공물을 거두어들이는데 열을 올리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자본의 연합은 ‘지대추구적 분배연합’으로 전락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체포된 부정축재자들이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2011)은 비겁한 자기변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달랐다. 박정희 정부의 ‘군사주의(militarism)’ 성향은 군국주의 

일본의 그것과 꼭 닮아 있었다. 특히, ‘할 수 있다(can do)’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13) 이승만 정부가 체계적인 경제계획을 결여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철학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부흥부 기획과장 이기홍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당시의 상황은 현재가 급하기 때문에 미래

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인도의 5개년계획을 연구하면서 1956년부터 한국

의 5개년계획을 주장해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이 계획안은 1957년 부흥부장관(김현철)을 단장으로 

하고 김일환(상공), 인태식(재무), 정운갑(농림) 등 경제4부 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기

획과장이 기획국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경제4장관, 대통령에게 브리핑했다. 1957년 11월 초에 이승

만 대통령은 브리핑을 듣고 나서 5개년계획은 “스탈린식 사고방식”이라고 질책했다. 이로써 이 대

통령 생존 시에는 5개년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한국의 경제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USOM-Korea의 재정경제고문에게 장기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USOM의 관심은 

원조기금의 효율적 관리였으므로 이들을 끌어들여 경제계획을 해야겠다는 고려를 했다. 또한 5개년

계획 대신 3개년계획과 7개년계획으로 하고 명칭은 ‘경제계획’보다 그냥 장기계획으로 할 것을 부

흥부장관(송인상)에게 건의했다(이기홍, 1999: 265).” 미국에서 40여 년간 살아온 이승만은 자유시

장 경제체제를 선호했으며, 따라서 경제정책의 핵심도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제에 대한 정

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Yoo and Lee, 1997).

14) 이 당시 관료사회는 시민들의 불신의 대상이었는데, 시중에는 이승만 정부 하에서 각료를 역임한 

사람들 중 재임 중 치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 두 명뿐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 중 한 명은 

Henderson(1968)이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하고 금욕적”이라고 평했던 변영태 외무부장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 치부를 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이었다(Henderson, 1968, 박행

웅･이종남 공역, 201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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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철투철미함은 군국주의 

시대 일본 식민정부의 모습 그것이었다(Eckert, 2016). 게다가 박정희 정부는 개발지향

성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화를 전쟁과 등치시키는 ‘유혈적 테일러주의’15) 하에서 ‘경제’

는 모든 담론을 압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시켜 줄 

경제개발이야말로 박정희 정치체제에 보편적인 ‘지배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다. 따라

서 박정희 정부에게 있어 경제개발이나 수출은 하나의 ‘신앙’과도 같았으며(정재경, 

1991: 107-108),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일에 모두 “미쳤다”고 할 정도였다(박충훈, 1988).16) 

결국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이라는 지상가치(至上價値)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경제주

체들의 창의를 존중하고 이를 유도하는 일련의 경제제도들을 마련했는데, 이는 분명 착

취적 경제제도 속에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다른 경우였다. 박정희 

정부는 거시적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시장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장

형성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시적으로는 ‘선별적 유인’과 같은 지극히 시장적인 

기제를 통해 자본가들을 규율하는 ‘시장순응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다.17) 이제 

자본가들은 일제 하 후견자본주의 하에서 습득한 정책학습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구조는 경제성장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확

대･재생산될 수 있었다. 국가는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그리고 자본가들은 성장

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필요의 이중일치’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제 ‘한국주식회사(Korea Inc.)’는 ‘일본주식회사(Japan Inc.)’ 못지않게 강하고 응집력 있

15) 박정희는 국가와 혁명과 나(1963)에서 한국의 산업화는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의 고운 손’으로

는 불가능하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물론 이는 독일의 침략 위협에 맞서 영국 국민에게 고한 “나는 피, 땀, 눈물 밖에 드릴 게 

없다”는 처칠의 명연설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는 산업화를 전쟁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임혁백(2014)은 이러한 군사주의적 산업화를 ‘유혈적 테일러주의’로 표현한 바 있다. 즉,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얻은 대량생산체제라는 것이다.  

16)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경제적 실적을 통해 대안적인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는 산업화 정치의 논리에

서는 특히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숫자(number)’가 정치과정에서 얼마

나 중요한 변수인가는 Stone(2012)에 의해 설득력 있게 제시된 바 있는데, 박정희 정권도 수출 1억 

불, 10억 불, 100억 불과 같은 구체적인 수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박정희가 1977

년 12월 22일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 날 쓴 일기를 보면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는 

여기서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른 나라와 ‘수치상’ 비교해 가면서 써내

려갔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해 연간 수출액이 5,000여만 불이었다. 그 후 

1964년 11월 말에 1억 불이 달성되었다고 거국적인 축제가 있었고, ⋯ 1970년에는 10억 불, 7년 

후인 금년에 드디어 100억 불 목표를 달성했다. ⋯ 10억 불에서 100억 불이 되는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이 걸렸다. 우리 한국은 불과 7년이 걸렸다. ⋯ 100억 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

으로 삼자. 새로운 각오와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새 전진을 다짐하자(조갑제, 2009: 690).” 

17) 박정희 정부가 구사한 선별적 유인 전락에 대해서는 오원철(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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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책연합이 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후견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이 습득한 정책학습은 본

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산적’인지 아니

면 ‘소비적’인지 여부는 그들을 학습하게 만드는 경제제도의 특성에 좌우된다. 

Acemoglu와 Robinson(2012)이 말했듯이, 사유재산제도의 철저한 보장과 충분한 인센

티브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독려하는 경제제도(포용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사회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의 지도층이나 

엘리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대부분의 국민들을 착취하고 개개인의 인센티브를 없애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제도(착취적 경제제도) 하에서는 사회 내의 파이의 재분배에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Moore(1966)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에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반동적인 지주들

의 계급으로서의 소멸과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주도할 자본가 계급의 등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부르주아 없으면 민주주의 없다(No Bourgeoisie, No 

Democracy)”는 유명한 테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Moore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역할을 

과대평가한 면이 있다. Stephens(1989)가 지적했듯이, 자본가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양면적’이다. 봉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의 제한과 더 많은 상업적 자유를 요구하는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 일단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으면 가능한 한 노동계급의 민주화 요구를 저지하거나 

요구의 수용을 지연시키려는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Moore

의 테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에서 Cardoso(1986)는 자본가들을 가리켜 ‘삼손’ 국가

와 ‘이교도’ 민주주의 사이에서 부정적 삼각관계를 맺고 있는 ‘데릴라’로 평한 바 있다. 

자본가들은 ‘전략’ 이전에 어떠한 공약도 하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다. 

자본가들의 주된 관심사가 그럴듯한 명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돈’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와중

에도 그들은 일본 측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것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추구

를 막을 수 없다고 강변했던 것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1: 151-152). 따라서 그들의 

학습은 항상 경제적 이익추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러한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공물을 제공한 반대급부인가, 아니면 실적에 근거한 것인가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의 자본가들의 학습이 생산적인 차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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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들의 학습이 착취적인 경제제도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부의 선별적 유인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별

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자본가들의 학습은 ‘긍정적 환류’를 가져와 더 나은 실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가 자본가들을 동기부여 시키기 위해 제시한 유인책에 대응하여, 자본가

들이 치열한 경쟁을 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원자화된 경쟁’은 집

단행동을 하기 위한 공유된 이해관계를 분산시켜 결국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비대칭적

인 것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물론 박정희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경제를 관리

했기 때문에 전체 자본에 구조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Przeworski and Wallerstein, 

1988). 그러나 전체 자본이 아닌 개별 자본은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정책적 조치를 통한 자율성 확보는 가능한 것이다. 한국에서 자본의 

부침이 특히 심했던 것은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1965년 상위 100대 

기업 중 단지 22개 기업만이 1975년에 100대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1975년의 

100대 기업 중 30개 기업만이 1985년에도 동일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류석춘, 

2006: 132).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부 시절 자본가들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이중의 

지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정부의 특혜를 받는 ‘수혜자’의 위치였으며,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희생자’의 위치였다.        

3. 제도적 결과의 ‘양방향성’

제도의 결과는 동일한 구조 하에서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제도적 결과의 양방향성(bidirectionality of institutional effects)”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제도가 정치행위자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

의 관계와 같은 헌법적 수준의 제도만으로는 현실의 정치적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Pontusson, 1995).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동일한 제도적 구조 

하에서의 학습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 실적을 통해 대안적인 정통성을 얻는 ‘산업

화 정치’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화 정치 하에서 사회의 모든 가치는 경제로 수

렴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거대한 담론의 ‘블랙홀’이 될 수 있었으며, 박정희 정치체제의 

‘대중성’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속성으로 인해 확대･재생산될 수 있었다. 확실히 이데

올로기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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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었으며, 이는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Diamond, 1997, 김진준 역, 2013). 

이제 정치는 Paxton(2004)이 말했듯이 세속적인 일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숭고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미학’의 영역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담론으로서의 경제성장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어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순응을 얻으려는 정치 전략은, 일종의 ‘부식효과’가 있어 더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실적만으로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민주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말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라는 말로 빠르게 대체되어 갔다. Yuval Harari(2015)가 말한 

인류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중 하나인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답습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현저화된 발전국가의 위기는 그들에게 부여된 역사

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타난 ‘성공의 위기’였다. 사회의 파이를 크게 하

기보다는 몫의 재분배에 열을 올렸던 약탈국가와 달리, 발전국가는 사회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함으로써 기존 체제를 허무는 창조적 파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한 많은 제3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경제제도의 도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 물론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선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제약’ 

때문이었다.18) 

그런데 성공의 위기라는 역사의 아이러니 역시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학습 때문

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특히, 자본가들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가들은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국가로부터 원

자화된 경쟁과 같은 ‘회초리’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당근’도 

받았다. 그 결과로 자본가들의 대국가 협상력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논리에 매

몰된 중화학공업화와 1980년대 경제자유화는 대자본의 구조적 힘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민총생산에서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18) 이렇게 말한다고 하여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치에 주관적 동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수사적 

기교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난 후 쓴 여러 책들을 보면 그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안’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의 

책에는 뚜렷한 국가관과 역사관이 있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지 또한 분명했다. 그리

고 그는 이후 경재개발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산업화 정치의 동기를 자세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후속 연

구의 과제로 남겨둔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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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1970년대 중반 15%였던 수치가 1980년대 중반에는 67%로 

급격하게 높아졌다(Amsden, 1989: 116). 바야흐로 한국에서도Poulantzas(1969, 1974)가 

말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와 지배연합을 형성하면서 한국의 자본가들은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었

다.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의 재량적 정책개입이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줬

지만, 자본축적이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선 이상 국가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자본가들은 산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권위주의적 권력남용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의 훼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재벌기업들은 새마을 사업, 

일해재단 건립 등을 위한 기금 모집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준조세의 관행에도 불만

을 품었다.19) 홀로 서려는 자본가들을 국가가 붙잡아놓고 정치적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데 여념이 없는 형국이었던 것이다. 이에 자본가들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6

개 전국자본가단체를 합쳐서 경제단체협의회라는 연합단체를 결성하여 안정적인 보수

연합이 결성되지 않는다면 집권당에게 더 이상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기

도 했으며, 더 나아가 대선에 출마하여 스스로 ‘지대배분자(rent distributor)’가 되려고도 

했다.20)

그러나 발전국가를 약화시킨 그 산업화가 오히려 발전국가를 상당 기간 동안 지속시

키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는 흥미롭다. 산업화의 당연한 귀결로 나타난 사회의 조직

화 증가는 한국의 발전국가를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려는 근본적인 개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적응적 기대라는 학습효과는 분명 변화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결정적 전환의 순간에는 더

욱 그러하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정치경제 상황은 이와 관련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경제개혁이 기껏해야 ‘어설픈’ 신자유주의에 그친 중

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의 조직적 힘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기, 특히 1970년

대 이후 급속하게 나타난 산업화는 자본의 구조적 힘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

타 부문, 특히 노동의 조직적 힘도 획기적으로 키웠다. 물론 전두환 정부의 국가조합주

19)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118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준조세비율은 80년의 0.48%에서 81년 0.55%, 82년 0.66%, 84년 0.85%, 85

년 0.77%, 86년 1.08%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러한 한국 기업의 준조세부담률은 일본 기업의 

0.35%(77년 기준)에 견주어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박광주, 1992: 219). 

20) 사회 내 이익집단들은 지대(독점이윤)를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지대를 

배분하는 정치적 위치에 가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대추구의 세 가지 수준에 대해서는 Buchanan 

(1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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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노동통제로 인해 노동부문은 한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국가

의 노동통제가 이완된 시기에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운동의 폭발적 

증가를 장기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기존의 어용화된 한국노총을 대신할 민주

노조를 설립하려는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여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되었다.21)

이러한 노동 부문의 성장에 정권이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김영삼 정부는 노사개혁위

원회라는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며, 김대중 정부는 더 나아가 노사정위원회라는 한국 역

사상 일찍이 없었던 신조합주의적 이익대표체계를 만들었다. 신조합주의를 옹호하는 학

자들은 사회적 합의 체제를 만들어내는 조합주의가 급격한 정치적 갈등을 막음으로써 

개혁의 성공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논지는 ‘단일 거대 노조(one big union)’와 같은 강력한 거부집단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합의가 미시적 측면의 합리적인 이익추구에 의해 제약을 

받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즉, 집권

적인 협의체가 신자유주의의 제도화와 같은 급격한 경제개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Pierson(1996)은 “합의를 강조하는 조합주의적 이익

대표체계가 급격한 개혁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는 신조합주의의 장점보다는 그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

었다는 데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신조합주의를 제도화시킨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그것은 외환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진국 제도를 단순히 모방한 ‘제도적 동형화

(institutional isomorphism)’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안정된 협의기제를 유지해 낼

만한 조직적･구조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정상연합체의 대표성과 자율성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신조합주의에서도 ‘공공재’의 생산보다는 ‘사적재’의 생산에 주력하는 

“분배연합(distributional coalition)”의 정치(Olson, 1983, 최 광 역, 1990)가 얼마든지 나

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혁을 둘러싼 정치과정은 다원주의 이상의 ‘진흙탕 통

과(muddling through)’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목도한 바이

다. 노동과 자본의 이기적 전략으로 말미암아 노사정위원회는 계급타협의 장이 아니라 

21)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는 기존의 한국노총을 변화시키자는 ‘노총민주화론’과 한국노총을 대신할 새

로운 노동의 정상연합체를 구성하자는 ‘제2노총론’ 또는 ‘민주노총론’이 대립하였다. 이렇게 민주노

조운동 내부에서는 전략적 대안을 놓고 노동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지만, 1990년 1월 전국노동조

합협의회(전노협)의 출범과 1995년 11월 전국민주노조총연맹(민주노총)의 결성을 통해 제2노총론

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노선 갈등에 대해서는 임혁백(1994) 제13장 “한국 노

동정치의 변화와 연속성” 참조.

22) 신조합주의의 의의 및 한계는 여러 문헌들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임혁백(1994). 제12장 “선진형 

갈등해결기제의 모색”에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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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계급정치의 장이 되었으며, 정권 말기에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그

리고 그 과정에서 개혁이 상당 부분 좌초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Ⅴ. 결론: 박정희 시대의 유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자 그의 절대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던 유신체제도 함께 

사라졌다.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시민사회의 지지와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박정희 1인 지배체제였기 때문에,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자가 사라지자 ‘사상누각(沙

上樓閣)’과 같이 힘없이 무너졌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죽음이 곧바로 정치 민주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12･12, 5･17, 5･18로 이어지는 일련의 쿠데타를 통해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했던 것이다. ‘서울의 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청와대에는 국민들이 그

토록 바라던 민선 대통령이 아니라 ‘체육관 대통령’이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유신체제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였지만, 

경제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전두환

은 박정희의 후원과 비호 아래 성장한 ‘정치군인’이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지우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중화학공

업화 정책에 대한 가장 자세하면서도 신랄한 비판이 한국개발연구원과 하버드 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루어졌

다. 이 공동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앨리슨 앰스덴, 2005: 384-385). 첫

째, 시장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불

필요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투자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전두환 정부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과잉투자와 비효율적인 운영”

으로 “한국 경제의 전체적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중화학공업의 구조조

정과 경제자유화에 박차를 가했다(Clifford, 1994: 186).

이러한 박정희 지우기는 그의 정적(政敵)이었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면서 절정을 맞

이하게 되었다.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

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역사를 후퇴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김영삼 정

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에 이러한 역사 규정이 있음으로써 박정희는 구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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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로 점차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적이었던 김영삼

이 그를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물론 김영삼

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말이다. 과거의 적폐 때문이든, 아니면 김영삼 정

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든, 97년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 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김영삼 정부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과거에 대한 향수가 들불처럼 

일어났고, 박정희는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다. 그의 딸 박근혜가 정치 활

동을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이었다. 

박정희 시대, 특히 유신 시대는 ‘정치의 실종’ 시대였지만, 그 시대의 유산은 ‘정치적

으로’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물론 그 ‘정치’라는 것도 실상은 박정희식 개

발논리에 익숙한 정치세력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

고 그 절정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루어졌다. 박정희 시대의 정책유산이 만들

어낸 정치세력들이 박정희를 역사의 승리자로 만드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이는 박정희

식 개발논리를 지우려고 했던 세력들의 정책 실패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구시

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는 박정희의 리더십을 꼭 

닮았다.23) 현 시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녀의 불명예 퇴진은 그 씨앗이 오래 전에 뿌려졌는지도 모르겠다. 

어찌됐든 그녀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해 박정희는 다시 한 번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

고 있다. 박근혜와 박정희는 정치적으로 한 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은 운명공동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24) 그렇다고 박정희가 역사적으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친박집회에서는 여전히 박

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구체제를 추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 시대의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세력은 전체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그들은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23) 정확히 말한다면 박근혜는 70년대 유신 시대의 박정희와 닮았다. 박근혜는 기자회견에서 “그게(대

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한 바 있다. 물론 농담조로 한 말이기는 했지만, 대통령

이 참모들의 대면보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이와는 달리 박정희는 적어

도 60년대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결정하는 스타일이었다. 한 예로 그는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한 주무 국장과 5시간 여 동안 정책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조갑제, 

2009: 381-384), 이는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민주화된 현시점에서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24)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이후 일부 분노한 시민들이 박정희의 생가에 불을 지르고 그의 흉상을 훼손했

는가 하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던 측에서는 여론의 비난에 계획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

혜 정부 하에서 승인되었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을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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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춰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 정치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한국의 보수정치를 대변한다고 나선 제1야당이 자신들의 정당 이념

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박정희의 사진을 당사(黨舍)에 걸어놓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정치논

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40년 전에 죽은 독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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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Will We See Korean Industrialization?: Korean Industri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earning Effects

Hyun-Woo Koo

Korea has on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in the world.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t has become one of the top 10 economies in just 50 years. Several 

theoretical points have been raised to explain the rapid Korean industrialization, but in 

broad terms they can be divided into structural-centered and actor-centered explanations. 

Structural-centered explanations have focused on structural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the state, class structure, or capitalist world system, and believe these factors were crucial 

drivers for Korean industrial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actor-centered explanations 

seek to take note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key political and economic actors, such 

as their leadership, capability, or entrepreneurship, and use them as micro foundations for 

the phenomenon of Korean industrialization. However, both of these perspectives are 

limited in that they only look at one aspect of the phenomenon. Rather, structure and agency 

need to be connected organically, as through structuration theory, and Korean 

industrialization is no exception. This is why this study focuses on learning effects that link 

structure and agency. Learning is strong in an individual’s cognitive process but it may also 

be a reflection of the structu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such as institutions and policies. 

Korean industrialization it is embodied in the causal structure of contexts in terms of 

learning effects. In other words, this study says learning effects as policy legacies are the 

determining factor in the long-term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n this context, history can 

be defined as a product of a series of learning processes.

【Keywords: Korean Industrialization, Learning Effects, Policy legacies, Developmental 

State】


